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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일 : 2025년 10월 15일(수) 담당 : 이원종 비서관 보도일 : 배포즉시 보도요청

박지혜 의원, “올해 유턴기업 취소 ‘역대 최대’… 취소된

투자 규모 965억 원, 고용 654명”

- 올해 유턴 취소 건수 및 규모 역대 최고치

- 지난해부터 유턴 취소 사유로 ‘계획 미이행’ 증가해

- 박 의원 “경제 침체 극복 위해 국내 복귀 기업 인센티브 강화해야”

 국내 복귀를 선언했던 유턴기업이 유턴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폐업해 신청

이 취소된 사례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.

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(의정부

시갑)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턴기업 선정을 신청했다가 올

해 취소된 기업은 올해 9월 말 기준 14개에 달했다. 매해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

만, 올해 9월 기준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. 

 올해 취소된 14개 기업의 투자 계획은 965억 5천만 원, 고용계획은 654명으로 

집계됐다. 이 역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. 

 연도별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▲2021년 6건(투자 516억·고용 292명) ▲2022년 

6건(986억·179명) ▲2023년 2건(69억·90명) ▲2024년 8건(299.9억·358명) ▲



2025년 14건(965.5억·654명)이다. 지난해 정부는 ‘유턴지원전략 2.0’을 통해 

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했으나 취소 기업은 더 늘어난 상황이다. 

 더욱 우려되는 것은 취소 사유의 변화다. 취소 이유는 '계획 미이행'과 '폐업'이 

반반씩이었다. 하지만 2024년에는 계획 미이행이 8개 중 6개, 올해는 14개 중 12

개에 달했다. 올해 상반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

내 복귀를 꺼린 것이라는 지적이다. 

 박지혜 의원은 “유턴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, 경기 

침체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”며 “해외 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인

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”라고 얘기했다. <끝>

[유턴기업 연도별 취소 현황]
(단위: 억원, 명, 건)

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

투자계획 168 0 231 0 516 986 69 299.9 965.5

고용계획 165 0 225 0 292 179 90 358 654

폐업 기업 3 0 4 0 4 4 1 2 2

유턴계획 

미이행
2 0 0 0 2 2 1 6 12

합계 5 0 4 0 6 6 2 8 14

자료: KOTRA


